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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aims at shedding light on two questions: 1) how livelihood strategies hired by heterogeneous farm
households differ and in what aspect, and 2) would the strategy change over time or remain identical across
farm types? Using 2013-2017 Farm Economy Survey panel data, we divide the sample farms into 4 
sub-groups based on income level and sources. Key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regardless of farm types,
strong path dependency has been observed. That is, lots of farms are likely (enforced) to maintain the live-
lihood strategies, accounting for why many farms fail to response to market and/or policy signals. Second,
along with compounding risks, farms are more vulnerable to specific sorts risks. Third, based on the findings,
we made policy sugges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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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한국 농가는 오랫동안 농가소득의 심연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특히 1995년 이후 실질 농업소득이 농업 생산액 및 부가가치만

큼 증가하지 못하는 ‘성장과 소득의 괴리’ 문제가 심화되면서 

농업 및 농가소득 문제는 더욱 심각해졌다(이정환 등, 2012; 한

국농촌경제연구원, 2015). 평균 농가소득이 2018년 처음으로 4

천만 원을 넘었고 2029년까지 연평균 1.7% 증가하여 5,035만 

원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국승용 등, 2020)도 제기되지만, 최근

까지 농가소득 흐름을 보았을 때 농가소득 수준뿐만 아니라 소득

원천 등으로 대표되는 소득 구조의 ‘건전성’을 낙관하기는 쉽지 

않다. 최근 공익직불제 개편과 농민수당 논의가 핵심 의제로 떠

오른 현상의 이면에는 ‘농사지어서 먹고 살기 힘들다는, 그래서 

어떠한 식으로든 소득 문제를 해결해 주었으면’ 하는 현실 인식

이 자리 잡고 있다.

농가소득 문제가 중요한 만큼 이 주제를 다룬 국내 선행연구

는 매우 방대하다. 농가소득을 다룬 연구는 크게 세 갈래로 나눌 

수 있다. 첫 갈래는 농가소득 자체에 주목한 연구로 다시 몇 가지 

흐름으로 분류할 수 있다. 1) 농가소득 수준이 일정 기준에 미치

지 못하는 농가의 특성을 분석하고 원인을 진단하는 접근이 이루

어졌다. 강혜정(2013, 2015), 박준기, 황의식, & 문한필(2005)은 

표본 농가 중위소득이나 당해연도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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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농가를 식별한 뒤 이 집단이 지닌 특성을 

도출하였다. 2) 농가 간 소득 불평등 또는 양극화 실태를 분석하

는 연구도 다수 이루어졌다(박종섭, & 이병기, 2000; 김성용, 

2004; 안동환, 2004; 정진화, & 조현정, 2012; 오내원 등, 2013; 

김규섭, & 이성근, 2014a, 2014b; 허등용, 2018; 이두영 등, 

2019). 이 갈래 연구는 지니계수, EGR 지수, DER 지수 등 양극

화 정도를 계측할 수 있는 정량적 방법을 이용하여 실태를 분석

하고, 농가소득 원천이나 가구의 인구학적 특성 등을 비교하여 

영향 요인을 도출하였다. 3) 농가 경제 전반이 장기적으로 변화

해 온 양상을 진단하거나(박재홍, 2016), 가구 생애주기(임소영, 

2017) 또는 보다 간략하게 경영주 연령별로 농가소득 변화 양상

을 비교(정진화, & 조현정, 2012)하는 접근이 이루어졌다. 4) 

재무 지표를 활용하여 농가경제 건전성을 진단하려는 시도도 비

교적 근래에 이루어졌다(유찬희, 박준기, 김종인, & 박지연, 

2016; 정대희, 임준혁, & 한두봉, 2018). 5) 다수 연구가 농업소

득이 만성적으로 불충분한 현실을 타개하고자 여러 차례 시도되

었던 농외소득 증대(정책)에 주목하였다. 오내원, & 김은순

(2001)은 전⋅겸업 농가소득을 비교하여 (현재까지 쓰이고 있

는) 해당 개념이 한계가 있다고 주장하였고, 분석 결과를 토대로 

당시 추진 중이던 농외소득 증대 정책 개선 방향을 제시하였다. 

권오상, & 강혜정(2006), 이상원, 추성민, 안동환, 김혁주, & 김

관수(2018)는 특정 농가의 농외소득 활동 참여 여부 결정에 영향

을 미치는 요인과 그 효과를 정량적으로 분석하였다. 비슷한 맥

락에서 농업 보조금을 비롯한 이전소득이 농가경제에 미치는 영

향을 분석한 연구로 김태이, 임정빈, & 안동환(2012), 정선화⋅

강혜정(2015), 유찬희, 박준기, 김종인, & 박지연(2016) 등이 

있다. 특히 정선화⋅강혜정(2015)은 원천별 소득이 농가소득뿐

만 아니라 소비지출에 미치는 효과까지 분석하였다.

두 번째 갈래 연구는 농가소득과 동전의 양면이라 할 수 있는 

지출(소비) 행태를 분석하였다(김성용, & 이계임, 2002, 2003; 

정선화, & 강혜정, 2015). 농가가 일반 근로자 가구와 달리 “생

산경제(경영)와 소비경제(가계)의 양면성을 가진다는 측면”(김

정호, 2012)이나 “농업 생산 활동, 소비 활동, 노동자 행동이 

결합된 경제 주체”(김병택, 2002)이므로 농가구 지출을 분석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마지막 갈래 연구는 농가 유형화를 시도하였다. 농가가 점차 

복잡다기하게 분화되고 작동 원리 역시 다양해지고 있어 “평균 

농가 개념으로 농업을 이해하고 정책을 설계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김미복, & 박성재, 2014)는 문제 의식에서 비롯되었다. 

이 부류에 속하는 연구는 주로 경영주 연령과 경지 규모 또는 

두 가지 변수 조합하거나(김미복, 오내원, & 황의식, 2016; 우병

준, 임소영, 이두영, 이형용, & 한보현, 2017; 유찬희, 서홍석, 

& 김태후, 2019), �농가경제조사�상 영농 형태(윤지원, & 권오

상, 2015) 또는 정부의 ‘맞춤형 농정’ 기준(한석호, 김수석, 채광

석, 유찬희, 남경수, & 정호연, 2016)에 따라 농가 유형을 분류한 

뒤 분석하였다.

농가소득을 다룬 국내 연구는 대부분 위 세 갈래 중 하나 또는 

둘을 결합하는 식으로 이루어졌다. 앞선 연구들이 농가소득 문제

를 진단⋅분석하고 처방을 내리는 데 크게 기여하였다는 점은 

의심할 바 없지만, 그럼에도 몇 가지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 

첫째, 농가소득과 지출을 함께 다룬 국내 연구는 매우 제한적이

다. 다양한 방식으로 소득을 창출하는 최종 목적이 가구원 삶을 

꾸리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대다수 연구는 소득 또는 지출 중 

한 측면만을 깊게 다루었다는 한계를 지닌다. 둘째, 다수 연구에

서 사용한 농가 유형1)이 과연 직절(直切)한 것인지 검토하여야 

한다. 먼저, 경영주 연령과 영농 규모라는 비교적 단순한 특성만

으로는 다양해지고 있는 농가 성격을 대표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 있다. 경영주 연령은 ‘가구주 연령이 가구 생애주기를 반영’한

다는 전제를 암묵적으로 담고 있으나 개인 특성으로 가구 특성을 

가늠하기는 쉽지 않다. 마찬가지로 영농 규모 역시 다양한 품목

⋅축종의 특성과 여기서 파생되는 결과인 농가 경제를 측정하는 

잣대로 활용하는 데 한계가 있다.2) 뿐만 아니라 경영주 연령과 

경지 규모 모두 영농 활동을 시작하기 전에 확인하는 ‘사전 지표’

이기 때문에 실제 영농 활동 및 판매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확실

성(기후, 작황, 판매 가격 등)을 반영하기 어렵다. 마지막으로 

임소영(2017) 등 일부 연구를 제외하면 분석 결과를 토대로 각 

유형 농가경제가 앞으로 어떠한 경로를 따라 움직일 것인가라는 

동태적인 문제를 다루지 않았다.

이 연구에서는 위에서 제시한 기존 연구의 한계점을 고려하여 

농가를 유형화하고 농가경제 및 지출 특성을 비교한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지닌다. 이 논문의 목적은 실제 얻은 소득(realized 

income) 수준과 원천을 기준으로 유형화한 농가의 이행 경로를 

1) 선행연구를 검토하면서 다룬 기준 외에 �농가경제조사�에서 사용하는 전문농⋅일반농⋅부업농⋅자급농이나 ‘맞춤형 농정’을 추진하면서 도입하였

던 전문농⋅일반농(예비전문농, 6차농⋅일반농)⋅고령농(고령농, 은퇴농)⋅창업농⋅취미농(경영체유형화특별추진단, 2016) 등의 기준까지 아우른다.
2) 이러한 문제를 완화하려는 시도도 이루어졌다. 최양부, 박성재, & 오내원(1983)이 고안했던 ‘표준 영농 규모’나 김수석, 김태곤, & 강혜정(2006)이 

제시한 ‘환산 영농 규모’ 등이 대표적인 예이다. 그러나 두 지표 모두 전국 평균 지가 등을 이용하여 규모를 변환하는 등 한계를 지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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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 형태, 소득-지출 관계, 인구학적 특성을 중심으로 비교⋅분

석하고, 정책 과제를 제안하는 데 있다.

2. 이론적 배경

이 논문은 주로 경영주 연령과 (표준) 영농 규모를 기준으로 

농가를 유형화하려는 기존 시도에 의문을 갖는 데서 출발하였다. 

먼저 경영주 연령을 기준으로 사용하는 가장 큰 이유는 자료를 

입수하기 쉽다는 점이고, 동시에 경영주 연령이 해당 가구 생애

주기를 일정 정도 반영할 수 있다고 암묵적으로 가정하였기 때문

이다. 이러한 가정은 ‘농가=가족농’이라는 관계가 대체로 성립

하던 시기까지는 적절할 기준일 수 있다. 정기환(1993)이 지적하

였듯이 농가 가구원 규모는 농가 경영주 생애주기에 영향을 받

고, 가구원 수와 농가 경영 규모 간에는 정(+)의 상관관계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농가 가구원 구성 자체가 크게 변화하고, ‘가족

적 농업 경영’이 더 이상 일반화된 현상이라고 보기 어려운 오늘날

(김정호, 2012) 이러한 등식이 여전히 성립하는지는 의문이다.3)

마찬가지로 영농 규모는 품목이나 축종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

하기 어렵다는 한계를 지닐 뿐만 아니라, ‘농가 구성원 중 농업에 

주로 종사하지 않는 이’가 참여하는 소득 활동의 중요성을 과소

평가할 우려가 있다(Mishra, El-Osta, Morehart, Johnson, & 

Hopkins, 2002). 농가가 겸업 형태로 소득을 창출하는 행태를 

탈농의 전조(前兆)로 받아들이거나(김정호, 2012), 생산 요소⋅

주체⋅품목 등을 재조정하여 농업 구조조정을 촉진할 필요가 

있으므로(서종혁, & 김은경, 2007) 이 과정에서 경영 규모를 확

대하기 어려운 소농 계층의 소득을 유지시키면서 장기적으로 재

촌탈농을 유도하는 수단(서종혁 등, 1991)으로 인식해 왔다. 그

러나 자가 영농 이외의 경제 활동에 참여하는 농가 비율이 2015

년 현재 83.7%에 이른다는 실태(김정섭, 오내원, & 김경인, 

2016)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농가 소득 창출 활동 다양화는 한국

에서도 더 이상 낯설거나 부정적인 현상으로 보기 어렵다. 이러

한 현상은 한국에서만 나타나지 않았다. 1990년대 유럽에서는 

파트타임 영농(part-time farming), 다각화(diversification), 다

면적 활동(pluriactivity) 등의 개념을 정립하고 농가 작동 원리와 

원인을 규명하려는 노력이 활발히 이루어졌다. 이 결과 개념 자

체가 발전하였을 뿐만 아니라, 다면적 활동이 이루어지고 그 안

에서도 다양한 양태가 나타난다는 실증 사례도 여러 나라에서 

다수 발견되었다(Fuller, 1990; Bowler, Clark, Crockett, Ilbery, 

& Shaw, 1996; Kinsella, Wilson, de Jong, & Renting, 2000; 

Ploeg, & Ye, 2010, Gautam, & Anderson, 2016; Weltin, 

Zasada, Farnke, Piorr, Raggi, & Viaggi, 2017).

현실에서 다양한 농외소득 창출 활동을 꾀하는 이유는 위험 

분산, “영속적인 삶의 방식으로 수용” (Ahearn, & El-Osta, 

1993), 불완전 고용 해소(이영기, 2006) 등 다양하다. 과거에 

대규모 농가로 발전하는 전략 차원에서 소규모 농가를 정의하려

던 연구 동향이 점차 미시 수준에서 소규모 농가 특성을 분석하

고 가족농을 지원하는 정책 설계의 기초로 활용하는 방식으로 

전환되는 경향(Cervantes-Godoy, 2015)도 이러한 현상과 무관

하지 않다. 이런 점에서 경영주 연령과 영농 규모를 기준으로 

농가를 유형화하는 방식은 장점도 분명히 있지만 오늘날 한국 

농가의 작동 원리를 설명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한다.

이 논문에서는 이러한 한계점을 극복하거나 경영주 연령이나 

영농 규모 등 ‘사전적’ 기준 대신 실현된 결과인 ‘소득’ 수준과 

원천을 이용하여 농가를 유형화하였다.4) 최양부(1978)가 주장

하였듯이 “개별 농가들의 현재의 소득 수준과 소득 구성을 특히 

중요한 요인으로 생각하는 이유는 소득 수준 그 자체가 개별 

농가들이 그들에게 주어진 외적 내지 내적 변수들 속에서 어떻게 

합리적으로 그리고 효과적으로 대처해 나왔는가를 직접적으로 

표시해주는 지표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농가소득 

구성은 농가소득 증대 방향에 관한 개별 농가들의 의사결정과 

노력의 결과를 간접적으로 표시하고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

다.” 요컨대 “개별 농가는 전체 사회 체계의 구조적 변화 압력에 

따라 다양한 대응 전략을 선택하는 존재” (조승연, 2000)라는 

점을 고려하면서 그 결과물인 소득을 기준으로 농가경제 행태를 

파악하고자 한다.

또한 소득 자체를 기준으로 농가를 유형화하면 기존 접근보다 

현실을 잘 설명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영농 규모와 품목⋅축

종 등을 기준으로 농가를 유형화하더라도 특정 유형 농가가 특정 

연도에 어느 정도 소득을 올리는지 가늠하기는 쉽지 않다. 영농 

활동을 비롯한 각종 소득 창출 행위의 목적이 소비, 나아가 소비

를 통해 가족 구성원의 후생을 극대화하는 데 있기 때문에 결과

물인 소득 자체를 이용하면 소득-소비-후생 극대화로 이어지는 

실제 가구 작동 원리를 보다 명료하게 설명할 수 있다. 정선화, 

3) 정기환(1993) 역시 이 점을 인지하고 있었고, 가족농 겸 자작농이 자작농(전업적, 겸업적), 임차농(전업적, 겸업적), 기업농으로 분화한다고 주장하였다.
4) 앞서 지적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사전적 기준’이 지니는 장점도 분명하다. 특히 정책 입안자 입장에서는 경영주 연령과 영농 규모라는 기준은 

보다 객관적이고, 소득을 추산하는 방식에 비해 행정(거래)비용이 적게 든다는 점이 유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36 유찬희⋅김윤진⋅김창호

ⓒ 2020 Journal of Agricultural Extension & Community Development

<그림 1> 농가의 잠재적 이행 경로

자료: Ploeg, & Ye(2010) <그림 5>를 수정.

& 강혜정(2015)이 소득원별 한계소비 성향을 분석한 이유나 

“농외 노동 소득은 경지 규모나 농업 소득보다는 가계지출 규모

나 가구원 수와 더 큰 상관관계”를 지닌다는 김정섭, 오내원, 

& 김경인(2016) 등의 발견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소득 창출과 지출 규모 모두 금전 단위로 계측된다는 점에서 

기존 유형 분류 기준보다 일관성을 지닌다.

마지막으로 소득을 기준으로 농가 유형을 분류하면 기존에 

상대적으로 주목을 받지 못했던 변화인 농가 이행 경로

(transitional trajectories)를 규명할 때 활용할 수 있다. �농가경

제조사� 자료를 분석할 때 농업 또는 농가소득이 0보다 작은 

농가를 관찰할 수 있다. 특정 연도에 농업 또는 농가소득이 손실

에 이르더라도 해당 농가가 대처하는 방식은 다를 수 있다. 예를 

들어, (차입금을 활용하여)부채를 늘리면서 대응할 수도 있고, 

농외소득 활동을 늘릴 수도 있으며, 극단적으로 지출을 줄이거나 

탈농을 선택할 수도 있다. 이전 기준 중 영농 규모나 품목⋅축종 

변화 역시 이러한 대응 전략의 한 갈래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농가구(farm households)의 소득 원천 및 규모와 지출 수준에 

따라 이러한 의사결정이 동태적으로 어떻게 바뀌는지를 분석하

면 유형별 농가의 특성을 이전과 다른 방식으로 이끌어낼 수 

있다. 예를 들어 최양부(1978)는 개별 농가는 농가소득이 일정 

수준에 다다를 때까지는 농업⋅농외소득을 모두 늘릴 수 있으나, 

일종의 소득 임계치에 이르렀을 때 농업(농외)소득이 많은 농가

는 농업(농외)소득을 늘리는 방향으로 경영 방식을 굳힐 것이라

는 가설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가설을 실증 분석한 논의가 Ploeg, & Ye(2010)이다. 

Ploeg, & Ye(2010)는 중국 허베이 성 마을을 대상으로 질적 

조사를 실시한 분석 결과와 이론 논의를 토대로 다중 취업

(multiple job holding)을 설명하였다. 이 개념과 실증 자료 분석 

결과를 활용하여 해당 마을 농가 중 상당수가 1) 영농 규모를 

계속 늘리면서 영농 활동 중심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전업화⋅규

모화(enlargement), 2) 소득원천으로서 영농 활동을 줄이면서 

다른 경제 활동 의존도를 높이는 농업 열화(deactivation), 3) 

농업과 비농업 소득이 모두 줄어드는 빈곤화(pauperization), 4) 

농업과 농외소득이 모두 늘어나는 경로5)를 따른다고 주장하였

다<그림 1>. 한국에서 이루어진 농가 유형 정의의 목적 역시 

특정 농가 집단의 특성을 파악하고 정책 차원에서 대응책을 마련하

는 것이었기 때문에, 정태적인 특성에 더해 특정 유형 농가가 어떠

한 경로로 변화해 왔는지를 파악한다면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3. 연구 방법

3.1. 자료 수집

통계청 마이크로데이터 통합서비스(MDIS)에서 제공하는 

2013~2017년 �농가경제조사� 원자료를 이용하였다. 이 자료를 

이용하여 5년 동안 계속 응답한 농가 1,745호를 선택하였다. 이

렇게 하면 조사 기간 동안 동일한 농가를 표본으로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연구에서 제시한 가설을 검정하는 데 가장 적합

하기 때문이다.

3.2. 분석 방법

연구 목적에 맞추어 농가소득 규모와 원천을 기준으로 농가를 

유형화하였다<표 1>.6)7) 농가소득 원천은 기본적으로 김정섭, 

5) Ploeg, & Ye(2010)는 이 경로를 소농 경제(peasant economy)라고 이름 지었다. 해당 연구의 목적과 중국 허베이 성 조사 마을의 특성을 고려

하면 위 명칭이 적합하다. 그러나 이 연구의 관점은 다르기 때문에 경로 ④를 소농 경제라고 명명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경로 

④를 따를 수 있다면 농가경제 건전성이나 안정성, 가족 노동력 고용 등의 측면에서 재생산에 유리할 것이라고 판단하여 <그림 1>의 경로 

묘사와 명칭을 바꾸었다.
6) 소득 수준과 구성은 연구 목적에 따라 다양하게 설정할 수 있다. 이 논문에서는 하나의 예시로 가장 직관적인 50%를 적용하였다.
7) 엄밀히 말하면 농외소득을 전부 ‘농업 이외 소득’에 포함시키는 방식은 현실을 적절하게 투영하지 못한다. 농외소득 중 겸업소득(예: 농산물 

가공업이나 직판장 운영)과 사업외소득(예: 수탁 작업) 중 일부는 영농 활동에서 비롯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농가경제조사�에서 제공하는 자

료만으로 각 소득원천별로 어느 정도 비중이 영농 활동 기반인지 파악하기 어려워 위와 같은 방식을 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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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유형 1 유형 2 유형 3 유형 4

2013년 2017년 2013년 2017년 2013년 2017년 2013년 2017년

자산
(연중)

농업용 26,742.6 34,716.8 17,468.3 20,302.3 19,090.7 24,931.5 12,189.2 12,958.0

가계용 6,640.2 7,913.0 8,577.4 9,841.8 5,360.6 7,103.6 6,360.5 6,447.0

겸업용 920.1 537.8 3,245.2 3,272.4 98.1 217.5 712.7 658.1

부채
(연중)

농업용 4,577.5 4,427.3 1,042.6 1,241.9 1,584.3 1,861.8 720.3 785.9

가계용 844.7 1,168.1 803.1 1,312.8 689.3 737.3 520.9 550.3

겸업용 127.3 142.8 471.3 483.8 0.5 46.6 32.4 63.4

원천별
소득

농업 4,793.9 5,844.9 625.8 550.6 234.0 154.0 112.1 90.5

겸업 243.9 224.6 784.6 946.1 39.7 80.5 144.4 104.5

사업외 426.8 538.4 2,372.7 2,417.7 175.9 127.0 433.4 351.7

이전 666.9 1,029.8 821.4 1,056.6 394.2 600.4 537.0 778.3

비경상 274.4 280.8 448.0 491.6 135.4 132.8 203.6 250.9

농업 관련 5,164.5 6,365.1 760.4 674.0 394.7 389.0 199.8 177.4

농업 이외 1,241.3 1,553.5 4,292.0 4,788.6 584.5 705.7 1,230.7 1,398.5

용도별
지출

소비 2,890.3 3,245.2 3,130.2 3,165.6 1,733.4 1,998.9 1,670.9 1,622.5

비소비 803.3 824.5 818.4 900.0 369.9 397.0 342.5 312.3

주: 자산과 부채는 연도 초와 연도 말 조사치를 평균한 연중 값으로 표기하였음.
자료: 통계청. 각 연도. �농가경제조사� 원자료.

<표 3> 농가 유형별 경제 실태 기초 통계량 (단위 : 만 원)

구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유형 1 383 (28.1) 359 (20.6) 379 (21.7) 361 (20.7) 356 (20.4)

유형 2 533 (39.1) 559 (32.1) 550 (31.5) 542 (31.1) 544 (31.2)

유형 3 310 (22.8) 271 (15.5) 226 (12.9) 207 (11.9) 204 (11.7)

유형 4 519 (38.1) 556 (31.9) 590 (33.8) 635 (36.4) 641 (36.7)

소계 1,745 (100.0) 1,745 (100.0) 1,745 (100.0) 1,745 (100.0) 1,745 (100.0)

자료: 통계청. 각 연도. �농가경제조사� 원자료.

<표 2> 연도별⋅유형별 농가 빈도 (단위 : 호, (%))

구분 소득 수준 소득 구성

유형 1 개별 농가소득이 표본 농가 중위 농가소득 이상 농가소득 중 ‘농업 관련 소득’ 비중 50% 이상

유형 2 개별 농가소득이 표본 농가 중위 농가소득 미만 농가소득 중 ‘농업 관련 소득’ 비중 50% 이상

유형 3 개별 농가소득이 표본 농가 중위 농가소득 이상 농가소득 중 ‘농업 관련 소득’ 비중 50% 미만

유형 4 개별 농가소득이 표본 농가 중위 농가소득 미만 농가소득 중 ‘농업 관련 소득’ 비중 50% 미만

자료: 저자 작성.

<표 1> 소득 수준과 원천별 비중을 이용한 농가 유형화 기준

오내원, & 김경인(2016)에서 제시한 ‘농업소득’과 ‘농외 노동 

소득’ 개념을 변용하였다. 즉 ‘농업 관련 소득’(=농가소득 중 농

업소득 + 이전소득 중 농업보조금(공적보조금 내 세부 항목))과 

‘농업 이외 소득’(=농외소득 + 이전소득 중 농업보조금을 제외

한 나머지 + 비경상소득)을 기준으로 삼았다. 이전소득 중 농업

보조금과 그 외를 분리한 이유는 농업보조금 역시 영농 활동을 

전제로 얻는 소득이기 때문이다. 이상의 분류 기준을 적용한 결

과 연도별⋅유형별 농가는 <표 2>와 같이 분포하였다.

3.3. 유형별 주요 특징

농가 유형별 소득 및 지출 규모 관련 특성은 다음과 같다<표 

3>. 첫째, 2013~2017년 동안 공통적으로 농가 자산 규모는 증가

하였고, 특히 농업용 자산 규모가 크게 늘어났다. 이는 주로 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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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유형 1 유형 2 유형 3 유형 4

2013년 2017년 2013년 2017년 2013년 2017년 2013년 2017년

표준 영농 규모 4.0 4.3 1.7 1.9 2.1 2.1 1.4 1.3

전⋅

겸업

전업 237 (61.9) 214 (60.1) 95 (17.8) 87 (16.0) 238 (76.8) 166 (81.4) 313 (60.3) 382 (59.6)

1종 겸업 145 (37.9) 140 (39.3) 112 (21.0) 131 (24.1) 68 (21.9) 35 (17.2) 104 (20.0) 131 (20.4)

2종 겸업 1 (0.3) 2 (0.6) 326 (61.2) 326 (59.9) 4 (1.3) 3 (1.5) 102 (19.7) 128 (20.0)

농가
형태

전문농 345 (90.1) 319 (89.6) 95 (17.8) 115 (21.1) 140 (45.2) 110 (53.9) 77 (14.8) 75 (11.7)

일반농 34 (8.9) 33 (9.3) 75 (14.1) 72 (13.2) 163 (52.6) 86 (42.2) 272 (52.4) 353 (55.1)

부업농 2 (0.5) 2 (0.6) 313 (58.7) 305 (56.1) 7 (2.3) 5 (2.5) 110 (21.2) 123 (19.2)

자급농 2 (0.5) 2 (0.6) 50 (9.4) 52 (9.6) 0 (0.0) 3 (1.5) 60 (11.6) 90 (14.0)

영농
형태

논벼 54 (14.1) 60 (16.9) 52 (9.8) 54 (9.9) 92 (29.7) 54 (26.5) 135 (26.0) 137 (21.4)

과수 91 (23.8) 62 (17.4) 29 (5.4) 45 (8.3) 42 (13.5) 36 (17.6) 28 (5.4) 57 (8.9)

채소 107 (27.9) 102 (28.7) 68 (12.8) 68 (12.5) 97 (31.3) 60 (29.4) 136 (26.2) 206 (32.1)

특작 7 (1.8) 6 (1.7) 10 (1.9) 4 (0.7) 5 (1.6) 5 (2.5) 20 (3.9) 32 (5.0)

화훼 9 (2.3) 5 (1.4) 5 (0.9) 9 (1.7) 16 (5.2) 10 (4.9) 7 (1.3) 9 (1.4)

전작 16 (4.2) 9 (2.5) 8 (1.5) 11 (2.0) 15 (4.8) 11 (5.4) 43 (8.3) 32 (5.0)

축산 76 (19.8) 92 (25.8) 32 (6.0) 24 (4.4) 31 (10.0) 20 (9.8) 43 (8.3) 33 (5.1)

기타 22 (5.7) 18 (5.1) 3 (0.6) 3 (0.6) 8 (2.6) 5 (2.5) 5 (1.0) 7 (1.1)

2종 겸업 1 (0.3) 2 (0.6) 326 (61.2) 326 (59.9) 4 (1.3) 3 (1.5) 102 (19.7) 128 (20.0)

경영주 평균 연령 62.3 65.2 62.1 65.7 68.7 70.3 69.0 74.1

평균 가구원 수 2.6 2.5 2.9 2.7 2.3 2.3 2.3 2.1

자료: 통계청. 각 연도. �농가경제조사� 원자료.

<표 4> 농가 유형별 경영 형태 및 인구학적 특성 기초 통계량 (단위 : ha, 호, 세, 명, (%))

가치 상승에서 비롯되었다. 2013~2017년 동안 표본 농가의 평

균 토지 면적(연중)은 1.20ha에서 1.23ha로 거의 변하지 않은 

반면, 평균 토지 평가액은 2억 1,869만 원에서 2억 7,778만 원으

로 27.0% 늘어났다. 같은 기간 농업용 부채 규모가 크게 변하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농업용 자산 증가는 신규 투자를 하려고 

차입을 하는 행위 등 때문이라기보다는 지가 상승에서 기인하였

다. 둘째, 2013~2017년 동안 농업용 부채 규모는 -3.3~19.1% 

변화하였고, 가계용 부채는 5.6~63.5% 늘어났다. 특히 중위소득 

이상을 얻은 유형 1, 2 농가의 가계 부채가 많이 증가했다. 셋째, 

원천별 소득 규모와 구성비를 보면 유형별 특성을 확인할 수 

있다 <표 1>. 유형 1, 2와 유형 3, 4 농가의 농가소득 격차는 

매우 컸고, 주요 소득원(농업 관련 소득, 농업 이외 소득) 비중 

역시 현격하게 달랐다. 소득원천별 구성비는 시간이 흘러도 크게 

변하지 않았다. 반면 소득 격차와 비교하면 지출 규모 차이는 

상대적으로 적었다. 소득이 적거나 감소하더라도 일정 수준 이상 

지출을 피하기 어렵다는 점을 방증한다.

농가 유형별 경영 및 인구학적 특성 관련 기초 통계량을 <표 

4>에 요약하였다. 유형별 특성을 비교해 보면 몇 가지 특징을 

발견할 수 있다. 첫째, 농가소득이 상대적으로 많은 유형 1, 2 

농가는 표준 영농 규모8)가 클 뿐만 아니라, 규모를 점차 확대하

였다. 반면 유형 3, 4 농가는 표준 영농 규모가 작고 이를 유지하

거나 줄이는 경향을 보였다. 둘째, 유형 1, 3은 전업농 및 1종 

겸업농 비중 98.5~99.7%였고, 유형 2는 2종 겸업농 비중이 

59.9~61.2%였다. 이러한 분포는 <표 1>에서 제시한 농가 유형 

특성과 합치한다. 눈에 띄는 점은 유형 4 농가 중 전업농 비중이 

80.0~80.3%라는 점이다. 이는 �농가경제조사� 통계에서 전업농

을 “영리를 목적으로 연간 30일 이상 농사 이외의 일에 종사한 

가구원이 없는 농가”로 정의하고 있기 때문에 소규모 고령 농가

가 다수 포함되기 때문이다(오내원, & 김은순, 2001). 셋째, 유형

별로 영농 형태가9) 달랐고<표 4>, 이행경로별로도 차이10)가 

8) 표준 영농 규모는 영농형태 별로 농업 자본 관련 유형 자산을 경지 규모에 반영하여 다양한 영농 형태 특성을 반영하는 개념이다(김미복, 오

내원, & 황의식, 2016). 표준 영농 규모는 경지면적 + (농업용 고정자산 / 당해 평균 농지 가격)으로 계산하여 산출한다(최양부, 박성재, & 오

내원, 1983; 유찬희, 김미복, 박준기, & 이두영, 2019a에서 재인용)
9) 특정 농가 농업총수입 중 수입이 가장 많은 품목을 기준으로 영농 형태를 구분한다. 예를 들어 농업총수입 중 미곡 수입이 가장 많으면 논벼 

농가로 분류된다.



유형별 농가경제 실태와 이행 경로 분석 39

www.extension.or.kr (학회홈페이지)

ⓒ 2020 Society of Agricultural Extension and Community Development www.jaecd.org (저널홈페이지)

위험 종류 특성, 예시

생산 생육 과정의 불확실성, 기후 조건, 질병 등의 요인에서 기인

시장 가격⋅경영비⋅시장 출하 등의 불확실성, 국제 교역 조건, 정보 비대칭성에서 기인

제도 향후 정책이나 제도가 어떻게 변할지 예측하기 어려울 때, 지역 내 생산자 조직 등의 변화가 불투명할 때 주로 발생

개인 개인의 건강, 가족 문제, 안전사고 등에서 기인

재무 부채 차입, 유동 자산 확보 어려움 등에서 기인

자료: Komarek, de Pinto, & Smith(2020)을 참고하여 재구성.

<표 5> 위험 종류와 원인

났다. 유형 1은 축산 농가, 유형 2는 2종 겸업 농가, 유형 3은 

채소 농가, 유형 4는 논벼와 채소 농가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았

다<각주 10>. 넷째, 농가소득 규모가 작은 농가 유형에서 고령화

가 보다 심화되어 있었다. 2017년 기준 경영주 평균 연령은 유형 

1, 2 농가가 65.2~65.7세였고, 유형 3, 4 농가는 70.3~74.1세였

다. 마지막으로 평균 가구원 수 차이는 유의하게 차이가 나지 

않았다.

농가 유형별로 소득 규모 및 원천 비중뿐만 아니라, 경영 형태

와 인구학적 특성도 상이하게 때문에 이들이 직면할 위험(risk) 

역시 달라질 것이다. 위험은 일반적으로 생산, 시장, 제도, 개인, 

재무 위험으로 나눌 수 있다<표 5>. 특정 위험은 그 자체로 농업

인에게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다른 위험을 초래할 수도 있기 

때문에 보다 종합적으로(holistically) 다루어야 하지만, 대부분

의 농업 정책은 아직 특정 위험을 주로 다루고 있다(Komarek, 

de Pinto, & Smith, 2020). 따라서 농가경제, 경영 형태, 인구학

적 특성 등을 함께 고려하여, 특정 유형 농가가 보다 많이 직면하

고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위험을 식별하고 경영안정 또는 소득⋅

사회 안전망 정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4. 연구결과

앞 절에서 제시한 유형을 2013~2017년 �농가경제조사� 자료

에 적용하여 도출한 농가경제 이행 경로를 <그림 2>에 요약하였

다. 같은 기간 동안 유형 1 농가만 <그림 1>의 ‘재생산 유지 

및 성장’ 경로를 따르고 있었다. 이는 주로 농업 관련 소득이 

꾸준히 늘어난 결과였다. 분석 기간 동안 평균 농업 관련 소득과 

농업 이외 소득이 각각 1,201만 원, 312만 원 늘어났다. 유형 

2, 4 농가는 ‘농업 열화’ 경로에 놓여 있었다. 유형 2 농가는 

같은 기간 농업 관련 소득은 평균 86만 원 줄었으나, 농업 이외 

소득이 497만 원 증가하였다. 유형 4 농가도 비슷하게 두 종류 

소득이 각각 22만 원 감소, 168만 원 증가하였다. 소득 변화 

폭은 유형 2농가가 유형 4농가보다 컸다. 유형 3 농가는 ‘재생산 

유지 및 성장’ 경로를 따르다가 ‘농업 열화’ 경로로 접어들었다. 

결과적으로 농업 관련 소득은 6만 원 줄어들었고, 농업 이외 소

득은 121만 원 늘어나 2013, 2017년 차이가 상대적으로 적었다.

유형 3 농가를 제외하면 57.4~69.2%가 2013~2017년 동안 

같은 유형에 속해 경로 의존성(path-dependency)을 나타냈다

<표 6>. 최양부(1978)가 주장한 것처럼 특정 경로에서 다른 경

로로 이행하고자 할 때 기회비용이 크다는 점도 하나의 원인이

다. 표본 농가 전체 중에는 59.3%가 같은 유형에 머물렀다. 그렇

다면 유형별로 이행경로가 다르고, 유형 내에서도 분화가 나타나

는 원인과 그 특징은 무엇일까?

4.1. 유형 1: ‘소득작목 중심으로 전문화 되어 있고 

규모화를 꾀하는 농가’

2013년 유형 1에 속했던 농가 중 57.4%가 2017년에도 유형 

1에 남았고, ‘재생산 유지 및 성장’ 경로를 따랐다. 나머지 농가

는 ‘농업 열화’ 또는 ‘빈곤화’ 추세를 보였다<그림 3>. 유형 1→1 

농가11)는 논벼, 축산(특히 대동물), 원예 농가 비중이 높았다<각

10)

영농 형태 1→1 1→2 1→3 1→4 2→1 2→2 2→3 2→4 3→1 3→2 3→3 3→4 4→1 4→2 4→3 4→4

논벼 39 5 9 8 6 35 3 16 12 2 31 38 3 12 11 75

과수 42 12 16 17 4 22 1 8 9 3 15 10 7 8 4 22

채소 62 12 18 16 16 41 6 22 14 3 28 47 10 12 8 121

축산 54 4 5 5 14 15 0 3 13 2 9 11 11 3 6 14

2종 겸업 1 12 3 2 0 244 0 45 0 13 0 4 1 57 0 77

χ
2
=962.613, Pr.=0.000. 음영 표시는 상대적으로 빈도가 높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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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2017년(2013년 유형별 대비 비중)

소계
유형 1 유형 2 유형 3 유형 4

2013년

유형 1 220(57.4) 50(13.1) 62(16.2) 51(13.1) 383(100.0)

유형 2 46(8.6) 369(69.2) 12(2.3) 106(19.9) 533(100.0)

유형 3 54(17.4) 30(9.7) 94(30.3) 132(42.6) 310(100.0)

유형 4 36(6.9) 95(18.3) 36(6.9) 352(67.8) 519(100.0)

자료: �농가경제조사� 원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표 6> 농가 유형별 이행행렬 비중 (단위 : 호, (%))

<그림 2> 2013~2017년 유형별 농가경제 이행 경로 요약

자료: �농가경제조사� 원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주 10>. 이 유형 농가는 분석 기간 동안 농업 관련 소득이 평균 

1,792만 원 증가하였다<그림 3>. 또한 농업용 부채는 평균 752

만 원 줄어들었고, 기계 및 기구 평가액이 193만 원 늘어났다<표 

7>. 농업 관련 활동 수익성이 좋았던 결과로 부채를 줄이면서 

자본재를 갱신하였다고 유추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소유 및 임차 

면적을 평균 0.4ha(표준 영농 규모 기준 0.3ha) 늘렸다<표 7>. 

요컨대 분석 기간 동안 농업 관련 소득이 늘어났고, 이를 농업 

자본재와 토지 확충에 투자함으로써 성장 기반을 다졌다.

유형 1→2와 유형 1→4 농가는 분석 기간 동안 농업 관련 

소득이 각각 평균 3,596만 원, 4,895만 원 줄어들었다<그림 3>. 

영농 활동 위주로 소득을 올리는 농가인 만큼 작황 부진, 가격 

위험 등의 영향을 받은 결과로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두 유형 

농가의 가계 지출은 467만 원 증가, 146만 원 감소하여, 주요 

소득원 감소보다 변동 폭이 작았다<표 7>. 그리고 두 유형 농가 

모두 소유 및 임차 면적을 줄였고, 농업 이외 소득은 각각 2,794

만 원, 13만 원 증가하였다<그림 3, 표 7>. 즉, 두 유형 농가는 

농사에서 소득이 격감하였으나 지출을 줄이기 어려운 상황에 직

면하자, 영농 규모와 농업 투자를 줄이면서(기계 및 기구 평가액 

감소) 농업 이외 활동에서 소득을 얻는 방식으로 대응했다고 유

추할 수 있다. 1→4 유형 농가는 농외소득을 확보하는 것도 여의

치 않자 지출 규모마저 줄이고 가계용 부채를 늘려 대응했다고 

추론할 수 있다.

유형 1→3 농가는 유형 1→4 농가와 비슷하지만 농업 이외 

소득마저 줄어들어 더욱 어려운 처지에 놓였다. 유형 1→3농가 

역시 유형 1→4 농가와 비슷하게, 경지 규모와 농업 투자를 줄이

고(기계 및 기구 평가액, 농업용 부채 감소), 지출 규모도 감축하

11) 2013년 유형 M에 속했다가 2017년 유형 N(M, N= 1, 2, 3, 4)에 속한 농가를 ‘M→N 농가’라고 표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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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유형 1→1 유형 1→2 유형 1→3 유형 1→4

2013년 2017년 2013년 2017년 2013년 2017년 2013년 2017년

소유 면적(연중) 1.92 1.99 1.57 1.48 1.29 1.14 1.47 1.49

임차 면적(연중) 1.95 2.30 1.82 1.64 2.03 1.75 0.85 0.75

임대 면적(연중) 0.07 0.10 0.02 0.10 0.08 0.16 0.09 0.28

표준 영농 규모 4.45 4.83 3.80 3.44 3.73 3.20 2.65 2.49

기계⋅기구 평가액(연중) 3,584.0 3,776.9 3,818.9 2,759.3 2,949.9 2,549.6 1,671.6 1,415.6

농업용 부채(연중) 5,513.2 4,761.0 4,338.6 4,258.2 3,501.8 3,241.4 2,082.7 2,427.2

가계 지출 3,990.2 4,359.2 3,779.7 4,246.7 3,330.5 3,035.4 2,771.1 2,625.0

가계용 부채(연중) 721.1 1,236.4 909.7 941.6 702.7 1,115.5 1,487.0 1,922.0

가구원 수 2.6 2.4 2.6 2.5 2.5 2.5 2.2 2.2

경영주 연령 61.2 65.2 60.5 64.3 62.9 66.8 68.5 72.4

자료: �농가경제조사� 원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표 7> 유형 1 농가 경영 및 경제 실태 관련 주요 통계량 (단위: ha, 만 원)

농가 유형 농가 수

소득 증감

이행 경로농업 관련 농업 이외

2013년 2017년 2013년 2017년

유형 1→1 220(57.4)

51.6

69.6

12.4

14.5 재생산 유지 및 성장

유형 1→2 46(13.1) 15.7 40.3 농업 열화

유형 1→3 54(16.2) -1.7 8.9 빈곤화

유형 1→4 36(13.3) 2.7 12.5 농업 열화

자료: �농가경제조사� 원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그림 3> 유형 1 농가의 이행 경로, 2013~2017년 (단위: (%), 백만 원)

는 한편 가계용 부채를 더 많이 차입하였다<표 7>. 특히 유형 

1→3과 유형 1→4 농가는 향후 영농 규모를 회복하거나 늘릴 

수 있을지를 예단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계속 ‘빈곤화’ 경로로 

접어드는 ‘빈곤의 덫’에 빠질 가능성(강혜정, 2015)마저 있다. 

유형 1에 속하는 농가의 인구학적 특성을 보아도 이러한 문제가 

심화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경영주를 제외한 가구원 

수는 2명에 미치지 못했다. 2017년 현재 경영주 평균 연령대는 

60대 중후반이었고, 유형 1→4 농가는 70대 초반이었다. 이 점으

로부터, 특히, 유형 1→3과 유형 1→4 농가는 농외소득 창출에 

핵심이 되는 (김정섭, 오내원, & 김경인, 2016; 유찬희, 김미복, 

박준기, & 이두영, 2019a) 가구 구성원이 부족하여 적절한 소득

원 확보에 한계를 겪을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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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유형 2→1 유형 2→2 유형 2→3 유형 2→4

2013년 2017년 2013년 2017년 2013년 2017년 2013년 2017년

소유 면적(연중) 1.41 1.46 0.91 0.88 0.88 0.94 0.91 0.84

임차 면적(연중) 0.99 1.38 0.46 0.51 0.71 0.45 0.42 0.39

임대 면적(연중) 0.05 0.12 0.12 0.14 0.78 0.61 0.10 0.16

표준 영농 규모 2.92 3.35 1.65 1.62 1.84 1.55 1.58 1.43

기계⋅기구 평가액(연중) 3,395.7 2,998.1 1,657.8 1,772.4 1,513.5 803.9 1,310.0 1,049.7

농업용 부채(연중) 4,171.5 3,922.7 726.5 885.2 1,135.8 937.5 774.7 451.1

가계 지출 4,267.6 4,306.8 4,126.3 4,291.6 3,497.0 2,543.7 3,242.7 2,490.0

가계용 부채(연중) 853.7 1,039.1 836.2 1,193.7 445.8 391.7 706.1 922.0

겸업용 부채(연중) 92.3 296.0 602.4 450.4 733.3 0.0 149.9 83.0

가구원 수 2.8 2.8 3.0 2.8 2.8 2.3 2.7 2.2

경영주 연령 59.4 63.3 61.2 65.1 65.6 69.2 65.9 70.0

자료: �농가경제조사� 원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표 8> 유형 2 농가 경영 및 경제 실태 관련 주요 통계량 (단위: ha, 만 원)

농가 유형 농가 수

소득 증감

이행 경로농업 관련 농업 이외

2013년 2017년 2013년 2017년

유형 2→1 46(8.6)

7.6

63.7

42.9

23.8 전업화⋅규모화

유형 2→2 369(69.2) 5.9 51.7 농업 열화

유형 2→3 12(2.3) 9.5 6.3 사실상 빈곤화

유형 2→4 106(19.9) 0.3 18.5 빈곤화

자료: �농가경제조사� 원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그림 4> 유형 2 농가의 이행 경로, 2013~2017년 (단위: (%), 백만 원)

4.2. 유형 2: ‘농외소득에 의존하고, 향후 영농 확대 

가능성이 낮은 농가’

유형 2→2 농가는 유형 2 농가 중 69.2%를 차지했고, 2종 

겸업농 비중이 컸다<각주 10>. 이 유형 농가는 2013~ 2017년 

동안 농업 관련 소득은 평균 172만 원 줄었고, 농업 이외 소득은 

882만 원 늘어났다<그림 4>. 유형 2→2 농가의 농업 이외 소득 

구성을 보면, 분석 기간 동안 겸업 소득은 861만 원에서 1,024만 

원으로 늘어났고, 겸업용 부채는 오히려 줄어들었다<표 8>. 반

면 사업외소득은 2,694만~2,753만 원으로 가장 중요한 소득원

이었다.

같은 기간 이 유형 농가의 농지 면적은 거의 변하지 않았고, 

농업 부문 자본재 투자도 6.9% 늘어나는 데 그쳤다<표 8>. 즉, 

유형 2→2 농가는 농외 활동을 중심으로 소득을 창출하는 대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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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 규모는 일정 규모로만 유지하고 있다. 이는 해당 유형 농가 

가구원 수가 가장 많은 편이고, 유형 2농가 중 2종 겸업 농 비중

이 높다는 점과도 상통한다. 따라서 유형 2→2 농가는 소득 수준

이 높은 편이지만 향후 영농 활동을 중심으로 경영 전략을 세우

고 소득을 창출할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판단한다.

이와 대조적으로 유형 2→4 농가는 주력 소득원인 농업 이외 

소득이 크게 줄어들면서 ‘빈곤화’ 경로로 전환되었다<그림 4>. 

표준 영농 규모는 2013년 1.58ha에서 2017년 1.43ha로 감소하

였고, 농업 자본재 투자도 줄어들었다. 더욱 큰 문제는 같은 기간 

농업 이외 소득 중 겸업소득과 사업외소득이 각각 295만 원, 

958만 원이나 줄었다는 점이다. 또한 가계 지출도 23.2% 줄어들

었다<표 8>.

종합하면 2→4 유형 농가는 ‘경영주가 소규모로 영농 활동을 

하면서, 가구원이 농외 활동을 하여 주로 소득을 올리는 농가’이

고 ‘최근 농업 이외 소득이 줄어들면서, 영농 규모를 줄이면서 

농외소득 확보 노력을 기울이고, 가계 지출을 줄여 대응’하는 

경향을 보인다고 추론할 수 있다. 유형 2→3 농가도 영농 규모 

축소가 조금 덜 하다는 점을 제외하면 유형 2→4 농가와 유사한 

경로를 겪었다. <그림 1, 2>에 따르면 이 유형 농가는 ‘전업화⋅

규모화’ 경로를 따르고 있지만, 영농 규모나 농업 관련/농업 이외 

소득 규모를 고려하면 사실상 ‘빈곤화’에 속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유형 2→1 농가는 표본 수가 적어서 일반화하기는 어렵지만, 

두 가지 가능성을 제시한다. 하나는 이 유형의 주를 채소 농가가 

분석 기간 초기에 경영 부진을 겪었다가 회생을 했을 수 있다.12) 

다른 가능성은 비교적 젊은 청장년 농가가 농외활동을 하면서 

자본을 축적한 뒤 영농 규모를 확대하는 것이다. 유형 2→1 농가 

경영주 평균 연령대가 낮고, 가구 구성원 수가 많으며, 임차 면적 

증가가 두드러진다는 점을 근거로 들 수 있다. 또한 분석 기간 

동안 농업 관련 소득은 늘어난 반면, 농업 이외 소득은 줄어들어

(<표 8>), 자원 투입을 농외 부문에서 농업 부문으로 이동시키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유형 2 농가 중에는 유일하게 향후 영농 

규모를 확대할 잠재력이 있다고 판단한다.

4.3. 유형 3: ‘영농 규모와 가계 지출을 줄여 균형을 

맞추는 초고령 농가(Ⅰ)’

유형 3→3과 유형 3→4 농가는 유형 3 농가 중 72.9%를 치지

했다<그림 5>. 농업 관련 소득과 농업 이외 소득 비중이 다르지만, 

공통적으로 ‘빈곤화’ 문제를 겪고 있기에 함께 살펴도 무방하다.

두 유형 농가 모두 2013~2017년 동안 영농 규모를 줄였다. 

소유지 면적은 크게 변하지 않았고, 임차 면적은 줄이는 대신 

임대 면적을 늘렸다<표 9>. 농업용 자본재 투자를 줄인 점은 

같으나, 농업용 부채 증감 규모는 서로 달랐다. 2017년 현재 경영

주 평균 연령이 27.7~75.4세로 매우 고령화되어 있기 때문에, 

노동력 부족 등의 이유로 자연스럽게 영농 규모를 줄였다고 판단

된다. 유형 3→4 농가는 같은 기간 농업 이외 소득이 증가하였지

만 여전히 적은 편이었다. 가계 지출과 가계용 부채 규모는 

2013~2017년 동안 큰 변화가 없었다. 가구원 구성도 평균적으

로 경영주와 다른 가족 1명으로 이루어져 있다. 종합하면 유형 

3에서 70% 이상을 차지하는 두 유형 농가는 ‘경영주가 초고령에 

이르러 영농 규모를 축소하고 다른 소득을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

에, 소비를 함께 조절하여 균형을 맞추는’ 이른바 ‘영세 고령농’

에 가까운 집단이라고 볼 수 있다.

유형 3→1과 유형 3→2 농가는 임차 위주로 경지 면적을 늘렸

다<표 9>. 농업 자본재 투자도 비교적 활발하게 하였다. 그럼에

도 농업 관련 소득 규모에서 큰 차이를 보였다. 유형 3→1 농가는 

2013~2017년 동안 농업 관련 소득이 평균 4,654만 원이나 늘었

으나, 유형 3→2 농가는 513만 원 증가하는 데 그쳤다. 채소 

농가가 많아 품목 작황이나 시장 여건에서 비롯되었다고 추론할 

수 있으나, 현재 자료로는 파악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유형 농가

가 향후 농업 부문 투자를 계속하고 규모를 확대할 여력을 갖출 

수 있을지는 미지수이다. 이런 점에서 두 유형 농가는 <그림 

1, 2> 분류상으로는 ‘재생산 유지 및 성장’ 경로에 있지만. 실제

로는 각각 ‘전업화⋅규모화’, ‘농업 열화’ 경로로 이동하고 있다

고 보아야 한다.

4.4. 유형 4: ‘영농 규모와 가계 지출을 줄여 균형을 

맞추는 초고령 농가(Ⅱ)’

유형 4→3과 유형 4→4 농가는 유형 4 농가 중 76.7%를 점유

했다<그림 6>. 농업 관련/농업 이외 소득 비중이 달라졌지만, 

농가소득 규모가 큰 변화가 없기 때문에 실제로는 비슷한 문제를 

겪고 있다고 판단해도 무방하다. 2013~2017년 동안 두 유형 농

가의 평균 소유⋅임차⋅임대 면적과 표준 영농 규모는 거의 변

하지 않았다. 농업 자본재 투자액을 줄였고, 농업용 부채는 197

12) 소유 및 임차 면적보다 표준 영농 규모가 크기 때문에 비교적 자본집약적인 방식으로 영농 활동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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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유형 3→1 유형 3→2 유형 3→3 유형 3→4

2013년 2017년 2013년 2017년 2013년 2017년 2013년 2017년

소유 면적(연중) 2.10 2.09 1.01 0.89 0.88 0.84 0.95 0.94

임차 면적(연중) 0.97 1.48 1.25 1.82 0.66 0.60 0.56 0.43

임대 면적(연중) 0.06 0.08 0.09 0.18 0.03 0.07 0.09 0.18

표준 영농 규모 3.50 3.94 2.80 3.17 1.75 1.58 1.67 1.48

기계⋅기구 평가액(연중) 2,315.6 2,961.3 2,107.8 2,932.4 1,379.0 943.9 964.7 729.4

농업용 부채(연중) 3,910.0 4,913.1 2,681.2 1,954.7 1,147.0 1,058.8 695.0 1,097.6

가계 지출 2,621.2 3,167.6 2,889.7 3,759.9 2,025.7 1,978.2 1,767.9 1,712.9

가계용 부채(연중) 1,643.6 1,306.3 805.2 3,975.6 627.0 514.9 317.0 348.9

가구원 수 2.4 2.5 2.6 2.8 2.1 2.1 2.2 2.1

경영주 연령 63.5 67.0 67.0 67.4 68.7 72.7 71.1 75.4

자료: �농가경제조사� 원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표 9> 유형 3 농가 경영 및 경제 실태 관련 주요 통계량 (단위: ha, 만 원)

농가 유형 농가 수

소득 증감

이행 경로농업 관련 농업 이외

2013년 2017년 2013년 2017년

유형 3→1 54(17.4)

3.9

50.5

5.8

13.6 사실상 전업화⋅규모화

유형 3→2 30(9.7) 9.1 51.0 사실상 농업 열화

유형 3→3 94(30.3) 5.5 5.9 사실상 변화 없음

유형 3→4 132(42.6) 2.8 11.4 사실상 변화 없음

자료: �농가경제조사� 원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그림 5> 유형 3 농가의 이행 경로, 2013~2017년 (단위: (%), 백만 원)

만~383만 원 늘어나는 데 그쳤다<표 10>. 결국 영농 규모를 

과거 수준과 비슷하게 유지하되 신규 투자나 확대 의사는 없다고 

볼 수 있다. 가계 지출, 가계용 부채, 가구원 수, 경영주 평균 

연령 등도 유형 3→3 및 유형 3→4 농가와 비슷하다<표 9, 10>. 

요컨대, <표 1>의 조작적 정의를 따르면 유형 4→3, 유형 4→4 

농가는 유형 3→3, 유형 3→4 농가와 구분되지만, 실제 의사결정

이나 가계 실태 등 측면에서는 비슷했다. 이런 점에서 유형 4→3, 

유형 4→4 농가 역시 ‘경영주가 초고령에 이르러 영농 규모를 

축소하고 다른 소득을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에, 소비를 함께 조

절하여 균형을 맞추는’ 이른바 ‘영세 고령농’에 가까운 집단이라

고 볼 수 있다.

유형 4→1 농가는 영농 규모는 전국 평균 수준이고, 논벼와 



유형별 농가경제 실태와 이행 경로 분석 45

www.extension.or.kr (학회홈페이지)

ⓒ 2020 Society of Agricultural Extension and Community Development www.jaecd.org (저널홈페이지)

구분
유형 4→1 유형 4→2 유형 4→3 유형 4→4

2013년 2017년 2013년 2017년 2013년 2017년 2013년 2017년

소유 면적(연중) 1.45 1.52 0.69 0.83 1.04 1.00 0.66 0.62

임차 면적(연중) 1.22 1.36 0.53 0.57 0.63 0.67 0.34 0.30

임대 면적(연중) 0.10 0.04 0.10 0.12 0.13 0.13 0.17 0.23

표준 영농 규모 3.14 3.26 1.44 1.60 1.95 1.89 1.15 1.04

기계⋅기구 평가액(연중) 3,500.0 2,872.5 1,177.0 1,514.0 1,518.5 1,087.4 732.3 641.2

농업용 부채(연중) 3,665.8 2,303.7 733.0 815.0 1,507.6 1,890.7 335.2 532.0

가계 지출 3,251.6 3,350.9 2,378.5 3,189.0 2,089.7 2,336.4 1,780.4 1,750.9

가계용 부채(연중) 660.4 707.9 589.1 1,130.1 1,050.4 782.1 434.1 315.1

겸업용 부채(연중) 0.0 69.4 34.2 346.8 0.0 138.9 38.5 84.0

가구원 수 2.5 2.5 2.7 2.6 2.3 2.3 2.2 2.1

경영주 연령 61.1 65.1 64.7 68.4 65.9 70.1 71.3 75.0

자료: �농가경제조사� 원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표 10> 유형 4 농가 경영 및 경제 실태 관련 주요 통계량 (단위: ha, 만 원)

농가 유형 농가 수

소득 증감

이행 경로농업 관련 농업 이외

2013년 2017년 2013년 2017년

유형 4→1 36(6.9)

2.0

47.2

12.3

14.4 사실상 규모화⋅전업화

유형 4→2 95(18.3) 4.6 35.9 사실상 농업 열화

유형 4→3 36(6.9) 7.5 7.1 사실상 변화 없음

유형 4→4 352(67.8) 1.7 13.8 사실상 변화 없음

자료: �농가경제조사� 원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그림 6> 유형 4 농가의 이행 경로, 2013~2017년 (단위: (%), 백만 원)

채소를 재배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았다<각주 10>. 

2013~2017년 동안 영농 규모가 크게 변하지 않았고, 농업 자본

재 투자와 농업용 부채 규모도 유의하게 달라지지 않았다. 그럼

에도 농업 관련 소득이 4,520만 원이나 늘어난 이유는 주로 재배

하는 작목 시장 여건이 개선되거나, 경영 부진에 빠졌던 농가가 

회복한 결과라고 유추할 수 있다. 즉, 농업 관련 소득이 호조를 

보였지만 향후 이러한 추세가 이어질지는 불투명하고, 영농 규모

가 작기 때문에 이들이 영농 활동 중심으로 ‘전업화⋅규모화’를 

꾀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한다. 오히려 현재 ‘빈곤화’를 벗어날 

수 있을 만큼 소득을 계속 확보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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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 및 시사점

한국 농가의 소득 구조 건전성에 대한 문제 제기는 오랫동안 

이루어져왔다. 소득 수준과 구조를 분석하여 농가의 생산 가능성

(영농 지속 여부), 농가의 생계 유지와 삶의 질 향상, 그리고 장기

적으로 영농 승계 등을 통한 적정 규모의 인적⋅물적 규모 확보

에 필요한 기초를 쌓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져 왔고 많은 논의가 축적된 점은 분명하다. 그럼에도 소

득 창출을 하는 근본 목적인 생계와 삶의 질을 어느 정도 유지하

고 있는가와 여건 변화 등으로 충분한 소득을 확보하기 어려울 

때 개별 농가가 어떠한 식으로 대응 전략을 취하는가를 다룬 

연구는 상대적으로 부족했다. 이 연구는 이러한 문제 의식에서 

출발하였다.

가구의 인구학적 특성, 영농 활동의 작동 원리 등에 따라 농가

가 다양한 방식으로 살림살이 전략(livelihood strategies)을 세

울 것이라는 점은 자명하다. 그럼에도 지금까지 주로 사용해 온 

경영주 연령과 경지 면적 위주의 사전적 기준으로 위와 같은 

작동 원리를 설명할 수 있는지 역시 중요한 문제이다. 이에 이 

논문에서는 개별 농가가 처한 여건에 맞추어 택한 다양한 소득 

창출 활동의 결과인 소득이 살림살이 전략의 대리 변수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이를 기준으로 분석 대상 농가를 ‘소득작목

을 중심으로 전문화 되어 있고 규모화를 꾀하는 농가’(유형 1), 

‘농외소득에 주로 의존하고 향후 영농 확대 가능성이 낮은 농가’

(유형 2), ‘영농 규모와 가계 지출을 함께 줄여 균형을 맞추는 

농가’(유형 3, 4)로 구분하였다. 다음으로 유형별 농가가 어떠한 

이행 경로를 따라 움직이는지 동태적으로 파악하였다.

유형 1 농가는 중 57.4%는 영농 활동에서 얻은 수익을 다시 

생산 기반에 투자하여 선순환을 도모하였다. 이는 경영 규모를 

확대하면 비용 절감 및 소득 증대 효과를 얻거나(축산), 비용 

절감 효과는 적지만 수익성을 증가(논벼)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유찬희 외 2019b). 그러나 이 유형 내에서도 42.6%는 농업 열화

나 빈곤화를 경험했고, 이 중 28.2%가 채소 농가였다. 채소 농가

는 규모화 진전이 느리고, 규모의 경제 효과가 뚜렷하지 않으며, 

채소류 소비 정채나 고용 노동력 확보 제약 등 때문에 경영 불안

정에 직면하기 때문이다(유찬희 등, 2019b). 바꾸어 말하면 유형 

1 농가는 공통적으로 생산 및 시장 위험에 더욱 노출되어 있고, 

고수익-고위험이라는 양날의 검 위에 서 있다. 이에 더해 앞으로

는 각종 규제 등 축산업의 사회적 책임을 반영한 제도 위험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우병준, 김현중, 석준호, & 김명수, 

2019). 따라서 경영 안정13) 및 투자 활성화 관련 지원을 확충(유

찬희, 김미복, 박준기, & 이두영, 2019a)하는 한편 새로운 경영 

형태를 도입할 수 있도록 컨설팅 강화 등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 

또한 농지 확보나 운영 자금 확보 등을 완화 등을 강화하여 기간

(基幹) 농가로 자리매김하고자 할 때 제약 요인을 해소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유형 2 농가는 농외소득에 주로 의존하기 때문에 농업 부문 

및 전후방 산업 여건이 변해도 충격을 덜 받지만, 반대로 농촌 

지역 경제나 노동 시장 여건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 가장 중요한 

소득원이 사업외소득이기 때문이다. 유형 2→4 농가 비중이 

19.9%였다는 점에서도 유형 2 농가 중 적지 않은 수가 이러한 

‘농업 이외’ 충격에 노출되어 있다는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이런 점에서 유형 2 농가는 시장(지역 경제)과 제도 위험에 상대

적으로 취약하다고 볼 수 있다. 농촌 지역 경제 문제를 농업⋅농

촌 정책만으로 오롯이 해결하기는 어렵지만, 귀농⋅귀촌 지원 

체계 정비, 사회적 경제 확산 등 농촌 지역 일자리 확대 정책 

등을 적극 추진하고(농림축산식품부, 2020a), 인적 역량 강화에 

더욱 힘을 쏟을 필요가 있다. 단, “한 가구에 2대나 3대가 함께 

살지 않기 때문에 노동력이 부족하고 역할 분담도 어렵다는”(구

자인, 2020) 현실을 고려하여 “개별 농가에 지나친 역량을 요

구”(구자인, 2020)하는 방식은 지양하여야 한다.

유형 3과 4 농가는 ‘영농 규모와 가계 지출을 함께 줄여 균형

을 맞추는’ 특성을 공유했다. 2013~2017년 동안 각각 72.9%, 

74.7%가 유형 3, 4 범주에 머물렀다. 2017년 현재 이 유형 농가

의 농가소득은 1,141만~1,550만 원에 그쳐, 주요 소득원천에 관

계없이 소득이 적다는 점 자체가 큰 문제였다. 이 유형 농가는 

영농 규모가 작고, 규모 확대 또는 투자에도 소극적이었으며 고

령화까지 심화되어 있어 영농 활동 중심으로 소득을 늘리기 어렵

다. 그렇다고 농외활동에서 소득을 얻는 것도 녹록치 않다. 기존 

중⋅고령 농업 취업자는 임금 수준이 낮고 고용이 불안정한 시장

에만 접근할 수 있을 뿐 아니라(이정환, 2015), 이러한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가구원 수 자체가 적기 때문이다(표 9, 10). 따라

서 이 유형 농가는 제도, 개인, 재무 위험에 특히 취약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유형 농가를 한국 농업에서 어떠한 위상에 

자리매김할 것인가라는 고민과 더불어, 보다 다각적인 정책 접근

13) 여기서 경영 안정망은 쌀변동직불제처럼 특정한 목표(상한)를 정하고 실제 경영 성과와의 격차를 줄이는 방식을 뜻하지 않는다. 오히려 경영

회생지원 프로그램처럼 최소한의 안전망(하한)을 마련한다는 의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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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필요하다.

먼저, 농업 경영 안정 정책의 사각지대가 없는지 분석하고 

보완해야 한다. 수입이 적은 농가는 경영 성과가 좋았어도 흑자

폭은 작은 반면, 경영이 부진하면 고수입 농가보다 적자폭이 크

게 확대되었다. 이는 주로 면적 단위로 설계⋅지원되는 농업 경

영 안정 정책 특성 때문에 다수 저수입 농가가 정책 대상에서 

소외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유찬희, 김미복, 박준기, & 이

두영 2019a).

다음으로 유형 3, 4와 같은 농가에게는 농외소득 규모가 경영 

성과에 더 중요한 영향을 미치지만(유찬희, 김미복, 박준기, & 

이두영 2019a) 분석 결과에서 보았듯이 충분한 농외소득원을 

마련하는 일 역시 개별 농가 수준에서 자유롭게 선택하기는 어렵

다. 최근 추진 중인 농업⋅농촌공익증진직불제도(이하 공익직불

제)나 사회적 경제가 이러한 문제를 완화할 수 있는 하나의 길이 

될 수 있다. 공익직불제는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농가에게 경지 

규모에 관계없이 연 120만 원을 지급하고, 기본형 직접지불제의 

공동 활동이나 선택형 직접지불제에 참여하여도 직불금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였기 때문에(농림축산식품부, 2020b) 이른바 

고령 영세농이 공동 활동에 참여하여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방안

이 될 수 있다.14)

더불어 인적 위험은 고령화가 심화되고 소득 창출 활동이 제

한된 유형 3, 4 농가에게 더욱 큰 위험일 수 있다. 최근 농업 

부문 인적 위험에 대응하는 제도적 움직임이 활성화되고 있다. 

예를 들어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법률 제16968호, 2020.2.11. 시행)에서는 보험 관련 내용에 더

해 작업 안전 재해의 예방을 위한 기본 계획 수립(제16조) 등을 

명시하고 있어, 농업인이 직면하는 인적 위험을 사전에 예방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안전 보건 거버넌

스 구축, 맞춤형 예방 대책 수립, 농작업 안전재해예방 교육⋅홍

보 체계 구축 등을 추진하고(김미복, 김태후, & 전병균, 2019), 

이와 함께 농촌 지역 수요가 늘어나는 요양 및 복지 서비스 제공, 

이전소득 규모 유지 등 기존 사회 안전망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유찬희, 2019). 농업⋅농촌 바깥 영역에서도 접근이 필요하다. 

필요하다면, 이들을 ‘복지와 사회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인 국민’

으로 보고 농업 정책이 아닌 다른 정책으로 접근하는 방식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정책 측면에서 농가 유형별 특성에 맞는 정책을 설계하되, 

특정 정책이 바람직하다는 가치 판단을 사전에 내릴 필요는 없

다. 각 유형 농가는 나름의 작동 원리 하에 ‘합리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특정 방향으로 농가 작동 원리를 바꾸려는 

정책 시도는 당초 기대한 효과를 거두기 어렵고 오히려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 다만, 농가가 여건 변화에 대응하여 소득원을 바꾸

는 과정에서 생기는 리스크를 줄일 수 있게끔 경영 안전망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다수 농가는 ‘스스로 선택(choice)’하기보

다는 여건 변화 때문에 ‘어쩔 수 없이 (necessity)’ 살림살이 전략

을 변경하였고, 이러한 선택에 따른 변화는 농가를 이전보다 더 

취약한 생계시스템으로 몰아넣을 수 있기 때문이다(Ellis, 2000; 

Gautam, & Andersen, 2016).

이 논문에서 시도한 접근 방법 역시 다음과 같은 한계를 지니

고 있어 향후 과제로 남긴다.

첫째, 실제 소득 자료를 기준으로 농가를 유형화하였다. 그러

나 2차 자료를 활용하였기 때문에 농산물 가격이나 지역별 노동 

시간 여건 등을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다. 이러한 변수를 반영하

여 원천별 소득원 비중을 바꾸는 농가 의사결정 기제를 보다 

면밀히 분석할 필요가 있다.

둘째, 동일한 농가 표본을 유지하고자 5년이라는 제한된 기간

만을 분석하였다. 현재 장기 패널 자료가 구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차선책으로 선택하였지만, 이러한 경로 이행이 오랜 기간 

지속적으로 이어질지 또는 구조 변화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 예를 들어 2003~2007년, 2008~2012년 패널

을 동일하게 분석하여 이행 경로를 비교하면 더 많은 함의를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농가 유형 분류에 사용한 기준 자체를 다양하게 변용할 

수 있다. 이 논문에서는 가장 직관적인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적

용하였다. 그러나 농가소득 또는 원천별 소득 분포를 고려하여 

유형 분류 기준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 관점을 달리하여 도시 

근로자 가구 등과의 소득 격차를 기준으로 접근할 수도 있다.

넷째, 이행 경로를 따라 같은 유형으로 수렴한, 예를 들어 

2013년에 유형 1과 2였지만 2017년 유형 4로 이동한, 농가들이 

공유하는 특성과 이들이 겪었을 제약 요건 등을 추가로 분석하여 

시사점을 이끌어 낼 필요가 있다. 이 중에서 상대적으로 젊은 

농가, 예를 들어 경영주 연령 49세 이하가 어떠한 경로를 따라왔

는지 등을 별도로 분석하는 작업 또한 의미를 지닐 수 있다.

14) 선택형 공익직불제의 사업 법위와 내용 등은 아직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고 있기에 이 효과를 지금 판단하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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